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국토개발 및 경제기반 인프라 

조성 등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변화하고 있는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통, 유통, 문화체육, 보건위생, 

환경 등의 기초시설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

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별 문화체육시설 등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

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과대 공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시설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지 못한 기준에 따른 

시설공급으로 지역별 수요대비 시설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

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인 바,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모쪼록 이 연구가 현 시점에 적합한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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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

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

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

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

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

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

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

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

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



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

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

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

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

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

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

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

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

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

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

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

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

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

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

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

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

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

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

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

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

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

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

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

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

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

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

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

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

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

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

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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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실체가 불분명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일

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의 지역발

전정책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

상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인근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심지체계이론에 따른 생활권

별 서비스 공급이 관건이다.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

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 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위

해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아 생활권을 구성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과 기초 인프라 확

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특정 생활권 및 생

활권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의 이해 및 지자체간 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 및 지

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아 생활권을 구성하고 해당 생활권에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중심지체계에 



따른 소･중･대생활권에 따라 현재의 수요･공급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해야 하며, 

서로 다른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입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율적’으로 ‘협력’을 권고하여 추진하기에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

다. 따라서 중심지체계에 따른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시설의 범주는 포괄적이지만, 본 연구는 현재의 지역

발전정책체계내의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을 다루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추

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국토개발 및 경제기반 인

프라 조성 등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중요시되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

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기반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로, 상하

수도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보다는 문화, 여가, 복지, 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

되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통, 유통, 문화체육, 보건위생, 

환경 등의 기초시설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의 지역별 문화체육시설 등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

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과대 공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시설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시설 공급기준은 인구당 시설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요 대비 시설 부족

을,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 대비 시설 과잉이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지역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

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수립하며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인구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을 고려한 기준으로서 예컨대 박물관/미술관은 15만명당 1

개소를 공급기준으로 삼되, 군단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당 1관을 설립할 수 있

도록 공급기준을 정하였는데, 객관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지 못한 기준에 따른 

시설공급으로 지역별 수요대비 시설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첫째,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

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

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

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다. 법률적으로 기

초생활인프라에 속하는 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

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이 가운데에서 산업인프라의 성격도 지니는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및 유통･

공급시설 등이 산업시대를 지나오면서 양적인 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된 

정책 고려대상시설이었다. 

질적 발전을 추동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국민의 건강하

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공원 등의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이 중요하다. 이들 시설 중 일

부 시설은 주민혐오시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민혐오시설인 Nimby(Not in my 

back yard)시설과 주민환대시설인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시설의 공급방안

은 기본전제에서부터 방향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방안

은 다루지 않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살펴보도

록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무엇보다도 ‘문화를 누리는 삶’의 기

회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기초생

활시설 중에 문화체육시설은 서비스 이용대상이 특정계층･집단･지역에 한하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범주로서 적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계 내에서 제시될 것이므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구 지역개발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및 사례지역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한

다. 제3장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 분석은 전국 시군구별로 연구대상 시설별로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제4장의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기준 선정 및 적용

은 사례지역의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을 실시한다. 사례지역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기초생활시설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지역발전정책체계내에서의 시설공급방안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중심지 

이론 등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등을 파악하여 현재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정책의 문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급실태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로 통계DB를 구축, 지역별/시설별 공급실태를 분

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 부처별 정책백서,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시설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공

공문화시설, 각종 체육관, 경기장 등의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

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등의 청소년시설 등이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조사를 위해서는 웹기반 설문구축에 따른 인터

넷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을 통

하여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용인가능한 서비스 접근

성, 선호시설 및 시설 만족도 등을 분석한다. 

대전･충남･세종권역 사례분석은 교통 네트워크 분석(EMME/3)을 활용하여 실

제 도로망을 고려한 기초생활시설의 평균 접근성(accessibility) 분석을 실시하였

다. 즉 사례지역에 위치한 읍･면･동별 기초생활시설별 평균통행시간 및 평균통

행거리를 산출하여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용인가능한 서비스 접근성과 실제 평균 

접근성과의 격차를 산출하며, 평균통행시간 및 평균통행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

한 기초생활시설의 과잉･과소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서비스는 삶을 영위하고 일상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

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서비스는 정주환경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로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생활서비

스의 공급의 주체는 공공, 민간으로 구분되나 서비스의 수혜자는 개인 혹은 세

대라는 측면에서 개인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 중간재가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업서비스 또는 생산자 서비스와 구분된다.

생활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전적으로 공공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요에 대한 생활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하며 공공재 내지 준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생활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생활수요에 대한 충족은 공공성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생활서비스가 전국적 수준에서 공급될 수도 있으나 일상적 생활환경을 구성하

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재화의 도달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단위로 

공급되며, 재화의 도달범위, 이용 빈도 등에 따라 계층성이 발생하며 매우 다양

한 서비스 공급권역이 나타나게 된다. 수급의 공간범위 측면에서 생활서비스는 

일상적 생활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대부분 국가적 또는 광역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구분된다. 



생활서비스의 유형은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 따른 구분, 서비스의 수혜범위에 

따른 구분, 공급주체 및 필수성에 따른 구분, 서비스 수요계층에 따른 구분, 중심

지 위계에 다른 구분, 전달 및 공급의 이동성에 의한 구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다(김현호 외, 2007).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주민과 재산

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수혜범위

에 따라  지역생활 및 기능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수혜가 개인에 선별적으로 이

루어지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공급주체 및 필수성에 따라 공익적･필

수적 서비스, 사익적･필수적 서비스, 공익적･선택적 서비스, 사익적･선택적 서비

스로 대별되기도 하며, 서비스 수요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

스, 중간계층 이상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일반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로 구분되

기도 한다. 한편  중심지 위계에 따라 고차중심지 생활서비스, 중위중심지 생활

서비스, 저위중심지 생활서비스로 대별되기도 하며, 전달 및 공급의 이동성에 따

라 이동 서비스 및 비이동 서비스, 혹은 전달 및 이동서비스 및 고정 서비스로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김현호 외, 2007). 

생활서비스가 공급되는 거점공간으로서 생활인프라의 구분도 이와 유사할 수 

있으나, 이동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이동 서비스 및 고정 서비스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infrastructure)는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또는 

기초시설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ost)과 비슷한 용어로 사

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시설 같은 생산기반시설

과 학교, 병원, 상하수도 처리와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시설은 

현 정부의 정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그간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로 전환되는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법률적 용어로는 기초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일컫는다.(도시재생

법 제2조) 유사개념으로 기반시설(국토계획법 등),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간접투자법),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 등이 있다. 기초생활시설은 생산기

반시설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에 한하여 정

의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도시재생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종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

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7가지 시설유

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간접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유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기초생활시설 또한 법적 개념과 동일하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시설’을 일컬으며, 제1장 연구의 범위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기

초생활시설의 유형 중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한하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의 기능을 지닌 취락의 입지, 규모, 분포 간격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고전이론으로서 크리스탈러(Christaller, 1933)의 중심지 이론이 있다. 중심지이론

은 정주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취락 상호간의 수의 분포관계, 거리관계 및 상호 

계층간의 지역구조에 관한 현상을 중심지개념에 비추어 원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권용우 외, 2010:137). 

이론의 전개에 중요한 개념인 중심지(central place)는 배후지역에 대해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이다. 이러한 기

능을 갖춘 정주공간을 일반적으로 결절지 또는 중심지라고 하는데, 결절지로서

의 중심지는 그 세력이 미치는 배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심지라고 

한다. 크리스탈러의 관심은 모든 도시가 아니라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의 탁월한 기능이 바로 주변 지역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수집･배분하는 기능이다. 중심지의 중심기능은 도･소매업, 교

통, 금융, 행정, 교육, 기타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며, 제조업, 광업, 농업 등의 기

능은 제외되므로 흔히 중심지이론은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

화, 체육,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된다. 

생활인프라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는 중심지계층의 개념에 있는데, 중

심지계층이란 중심지 상호간의 중심성의 차이, 즉 중심지가 수행하는 3차산업기

능의 보유 정도에 대한 중심지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 때 중심지의 계층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차중심지(higher-order central place)란 중심

성이 큰 기능을 보유한 중심지이고, 저차중심지(lower-order central place)란 작은 

기능을 보유한 중심지를 말한다. 고차의 중심지는 차하위 중심지에는 없는 새로운 

고차의 중심재화를 더 보유함으로써 차상위 순위가 된다. 중심지계층간의 평균

거리를 비교해보면 고차계층의 중심지 평균거리가 저차계층의 평균거리에 비해 



더 크며, 고차의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존립을 위한 최소요구치가 커야 한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경험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많은 비판과 수정이 뒤따랐지만, 고차의 중심지에는 고차의 재화

와 서비스가 저차의 중심지에는 저차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중심지계층

의 개념은 오늘 생활권 개념에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지역별로 중심지체계에 따른 중심지의 위상을 구분하고, 각 중심지에 

걸맞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지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각종 인프라

의 체계적인 공급을 통해 주민생활서비스의 균등한 접근과 향유를 강조한다. 하

부구조시설의 공급기준은 중심지체계에 따른 각각의 배후지를 포함한 권역에 특

유의 서비스 공급의 과제를 부여하여 생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심지의 공급을 

강조한다. 독일의 각 주는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의 원칙하에 

지역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3단계 또는 4단계의 중심지별 시설 설치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는 생활서비스를 교육, 

문화, 스포츠, 보건사회, 공공기관, 교통, 기타 서비스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의 중심지는 이들 서비스 항목 중 갖추어야 할 서비스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중심지 세력권의 적정한 인구 규모 역시 제시되고 있다. 

기타 독일의 대표적인 주라고 할 수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와 바이에른(Bayern)주의 생활서비스의 공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개별 주의 발전상황과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중심지 구분과 서비스

시설의 구체적인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활동하는 범위인 생활권에 대

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주거지의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집단지로서 거주자들이 다른 장소와는 뚜렷하

게 구별된 어떤 장소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권역이며, 각종 교육시

설 및 생활편의시설들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도시공간구조상의 단위(이강제, 

1999)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단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닫힌 공간

의 범위로 인식하기보다는 거주자의 생활범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

주자의 개별적인 생활의 범위를 수용하는 공간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이웃하는 생활권과 배타적이지도 않고 명확한 경계선 

긋기가 가능하지도 않은 유연하고 열린 공간이라 할 수 있다(백혜선 외, 2006, 

오병록, 2012)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의 빈

도와 이동거리에 따라 위계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으로 계획한다. 일

반적으로 생활권의 범위는 경제성과 사람들의 공간적 행태를 바탕으로 소･중･대

생활권으로 나뉜다. 소생활권에는 최소경제활동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시설들을 배치하고, 중생활권에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하지

만, 소생활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립되기 힘든 시설들과 공공서비스 공급

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

다. 그리고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된다(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01:87-89).

소생활권은 1차 생활권 또는 근린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근린생활권이라는 의

미에서 페리(Perry, 1939)가 주장한 근린주구와 동일한 범위로 설명하기도 하지

만, 근린주구를 포함하는 더 큰 범위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소생활권의 규

모는 보통 보행가능한 범위로서 동사무소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시설과 초등학교



를 이용하는 범위로 설정된다. 중생활권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

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범

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중학교)의 통학범위에 해당한다. 대생활권은 도시로서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계를 가지는 범위로서 통근이 가능하여 생산과 소비활

동이 동시에 고려되며, 내부에 각종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음은 물론, 도심 또

는 부도심 성격의 중심지를 갖는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오병록, 201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개념적 구분일 뿐, 각 생활권의 규모에 대해 인

구기준뿐만 아니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기준도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권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합의되어 있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생활권의 규모를 위계별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

획의 하나로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공간구조설정과 함께 도시의 골격을 형

성하는 공간계획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배치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서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권역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시설의 배치계획을 담아, 생활 인프라 시



설의 공급계획의 기본틀을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활권 위계를 소･중･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제시한다. 

그러나 생활권계획이 현재의 도시계획체계상에서 미래의 공간구조를 권역 차원

에서 구체화하며, 생활권별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계획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하위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생활 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계획은 교통, 공원녹지, 문

화 등 각 부문별 계획에서 별도로 시설 공급계획이 마련되고 있어, 생활권 계획

과 생활 인프라 관련 시설배치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7년 3월, 균특법시행령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방향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

책을 마련하였으나, 제도가 궤도에 이르기 전에 균특법이 개정되어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였다. 

2008년 수립된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에서는 생활권별 기초

생활시설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서구의 중심지체계에 따른 

생활서비스 기준을 참조하여 한국의 중심지 위계별 생활서비스 공급기준을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생활권 위

계와 시설에 따른 배치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화, 체육, 여가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의 공급 실태분석 및 기준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별 인프라 연구로 대별될 수 있

다.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초생활서비스를 몇몇 부문으로 구

분하여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한 다음 평가지표를 통해서 공급실태를 평가하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개별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

과 입지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시설설치기준을 산정한 다음 서비스

인구 당 필요시설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 기초생활서비스는 이성근･이관률

(2006)의 경우 산업 및 경제, 보건복지, 문화･체육, 생활･환경, 행･재정의 5대 부

문으로, 안전행정부(2007, 2008)의 경우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

인프라의 7대 부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2010)의 경우 주거, 교통, 교

육, 응급,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정보통신･금융의 8대 부문으로 구분된

다. 국토연구원(2013)의 최근 연구에서는 보육, 공원,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

육의 7대 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격차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는 이성근･이관률(2006)의 경우 변이계수를 활용하였고, 안전행정부(2007, 

2008)의 경우 부문별 과부족 점수를 산출하여 Z-score 표준화한 다음 단순 가중

치로 과부족 종합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2009)은 단순통계비교법과 GIS를 활용한 접근성 측면, 그리고 공무원 설

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토연구원(2013)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AHP 

평가기법을 이용하였다.

생활 인프라 전반의 공급실태를 분석하여 최소공급기준을 산정하고자 한 연구

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성근･이관률(2006)은 기

초생활서비스를 공급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

하지 못하였고,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정공간에 대한 범위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안전행정부(2007, 2008)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위한 전반적



인 실태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의의는 있으나, 7대 부문별로 지표화하여 생

활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시설의 대략적인 배치기준 및 공급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별 공급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는 못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역시 163개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공급실태와 주민들의 수요 및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주민 최저한의 생활서비

스 핵심항목과 기준을 설정하였지만 공급실태분석 및 이용실태분석을 각각 여러 

측면에서 수행한 다음 분석에 의거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종합하는 수준

에서 서비스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2013)의 

경우에는 생활인프라 정책추진실태 분석을 통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개별 시설별로 정책방향을 논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 시

설을 이용하는 시민수요 및 시설별 공급의 과부족 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이 결

여되어 있다.1) 그렇지만 한국에서 현재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7대 시설을 전문

가 조사(AHP)를 통해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시설별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김희영(2001) 및 김헌민･김희영(2004)은 도시공공서비스를 공공재 이론을 통

하여 규명된 공공재의 특성에, ‘도시’라는 인구적･공간적 의미가 더해진 개념으

로 파악하고 우편시설, 경찰시설, 소방시설, 도시공원, 학교,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 7개 도시 공공서비스시설은 인구라는 기본적･잠재적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경향이 강하고 접근성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하여 공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

다. 이성근･이관률(2006)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협력공간분석에 거리 및 교통량을 

활용하였고, 안전행정부(2008)는 생활서비스 거점을 설정한 다음 거점까지의 거

리를 산정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에서는 농어촌 생활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자동차 운행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2)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라는 



기본적･잠재적 수요에 더하여 접근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설

별 공급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별 시설별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a, 2004b)은 현행 여가시설의 행정구역 간･

지역 간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기반시설 및 여가시설에 대한 공

급기준을 생활권별로 인구규모･접근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b)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기반시

설의 건립목표 대비 시설 부족률(%)을 산출한 다음 인구기준 원단위를 분석하여 

시･군･구별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그리고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최

소기준을 제시하였다. 중심지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을 배치하는 이러한 

연구방식은 국내 기초생활시설 공급 및 배치에 있어 일반적인 연구방식인데, 가

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설치의 기준이 되는 생활권 설정이 작위적인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6)는 군집분석으로 지역유형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

로 구분하고, 전국의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의 시설별 인당 소요면적을 

산출한 다음 2025년 생활체육시설 보급률 100% 및 인당 체육시설 면적 5.7㎡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기준을 제시하였다. 지표달성을 위해서 공급기준에 따른 지

역 간/계층 간 중장기 균형배치방안 및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방법론적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의 연구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설건립 목표대비 부족률을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으로부터 인구나 접근성,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시설공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다년 간에 걸쳐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입지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시설복합화방안을 포함한 시설공급체계 및 공급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설은 95년 연구에서는 주민문화복지시설 중 도

서관과 구민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99년 연구에서는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도

서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는 공공문

화복지시설이며, 09년 연구에서는 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11년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서울연구원(1995)은 도보권에 속하는 1km를 시설 이용권역으

로 가정하여 행정동별 최근접 서비스시설까지의 거리를 산출하고, 서비스혜택지



역의 총 인구를 각 시설수로 나누어 1관 당 서비스인구를 산정한 다음 서비스배

제지역의 총인구를 1관 당 서비스인구로 나누어 필요시설수를 산정하였다. 서울

연구원(1999)은 각 자치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공공문화복지시설별 추가소요

면적을 산정하였는데, 시설별 인구 원단위에 자치구별 인구수를 곱하여 산출된 

적정면적과 현재의 시설면적과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한편 서울연구원(2009)은 

근린주구이론3)에 따라서 접근성과 시설의 유형 및 체육활동의 유형을 고려하여 

구민･다목적 체육센터의 경우 버스 3정거장 거리의 반경 2.4km를, 학교복합화시

설은 도보 10분 거리의 반경 800m를, 그 외 수영장, 테니스장 등 종목별 체육시

설은 이용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보 10분 이내에 설치하도록 체육시설 

공급기준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에 의거한 공급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연구인 서울연구원(2011)은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실태를 

분석하고 시설복합화 등의 공급방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연구와 차

별되는 이 연구의 의의는 시설별 입지실태 분석에 있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을 함께 분석하였다는데 있다. 시설 유형별 회원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별 

거주지와 각 시설간 거리관계를 분석하여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이용권을 설정하

여 이에 따라 각 시설별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자치구별 1관 또는 인구 

10만명당 1관 등의 선언적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급지침으로는 지역특성 및 

주민특성을 반영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주민 생

활권을 중심으로 한 시설 공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 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발계획을 추진하

면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종류, 개소수, 면적, 설치위치 등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생활권별 시설의 설치규모와 시기, 건립 및 운영주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 다양한 시설설치방안을 연구하였다. 생활권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문화시설의 경우 기초생활권에는 복합문화시설을, 지

역생활권에는 지역문화시설을, 도시생활권에는 종합박물관과 미술관, 복합공연

장 및 디지털정책정보도서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4) 체육시설



의 경우에는 기초생활권에는 근린운동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지역생활권에

는 생활체육장과 수영, 농구, 탁구 등이 가능한 체육관을, 그리고 도시생활권에

는 종합체육시설과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5) 시설설치

기준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2011)에서 제시된 인구당 개소수 기준과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평균 보유수 자료6)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경

기개발연구원(1996)은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을 이용실태분석

과 수요추정분석을 통해 산정하고, 공공도서관과 여성회관 및 사회복지관의 최

적공급수준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공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각 

도서관별 이용권역 분석에서, 도서관 이용률은 시설 간 거리에 대한 음의 지수

함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되었다.

 



기존의 광역경제권발전정책이 광역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광역

선도산업 등의 경쟁력 우선사업을 강조했다면,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주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주민 생활서비스 위계를 감안한 생활권 중심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 등의 일상생활의 개선에 중심을 둔 지역발전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

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

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인근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생활권의 중심도

시는 고차서비스를, 농어촌 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를, 인근마을은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중심지체계에 따른 서비스 공급에 전제를 두고 

있다. 

생활권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추진함으로써 중복지원 및 과잉경

쟁을 방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생활권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서는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한도 범위내에서 국고보조율의 10%p 상향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러 요건 중에서도 특히  

생활권 구성 및 생활권별 기초 인프라 공급은 본 정책의 매우 중요한 근간이다.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어떠한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며 또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

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주관부처에서

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 관련된 개념 및 계획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법 제2조에서 지역생활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 2에서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

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련 계정의 세입 및 세출 규정 등은 제정 당시 법적 기반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

하 지특회계)를 통해 국고로 지원되며, 지자체는 시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통

해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특회계를 관리･운용하는 기획재정

부는 매년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각 사업의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송달한다. 기초생활시설 관련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각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시설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

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예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각 시설에 대한 공급기준



은 해당 부처가 개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마련하고 있지만, 시설 건립예산 지원

에 대한 규정은 지특회계 운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지자체는 관련 부처에 타 회계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신청하든지 자

체 재정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생활기반계정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회

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라도 지자체는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자율편성 

한도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특별히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이용수요, 향후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를 승인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항)에 따르

면,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

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등을 일컫는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

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

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제97조에서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①  이용

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

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

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등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다. 문화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다시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공연장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는 공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 2). 즉 공연장에 대한 설치 규정은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

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

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

의하도록 하고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공연시설, 전시시

설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한 시설 배치계획 등이 관련법 체계내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시설중 도서관 

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제102조 및 제103조),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

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등 위계별 배치기

준을 제시하여 생활권 위계별로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서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04조).

개별법인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 설립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

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시설 중 시설공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시설은 도서관

이다.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5년마다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

충을 목표로 2018년까지 1,100개 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인

구 4만5천명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 OECD 등 선진국의 서비스 기준이 인구 2~4만명당 1관으로 제시되고 있어, 

기존 인구 5만명당 1관에서 서비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

반계정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포괄보조사업(국고보조율 40%)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신청하면, 문화부가 검토후 기획재

정부가 정부지원예산안으로 확정하고 국회 통과후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교

부된다. 

한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서관 입지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야 하며 1차반경내

(1km)의 봉사대상인구가 도보로 1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2차반경내(1.5km)

에서는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및 공연장의 경우 현재 별도의 시설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는 않으며, 2004년 수립된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2011)에서 제시된 시설

공급기준이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계획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은 인

구 15만명당 1개소로 공급기준을 삼되, OECD 주요국가의 평균 보유수가 3.7만 

명당 1개소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는 1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기

준으로 건립을 허용하며,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하되, 추

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를 추가건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군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최소기준(자치단체당 1관)을 적용하며 추가 인구 50% 초과당 1



개소 추가건립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예회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당 1개

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포괄보조사업의 내역

사업(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신규사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

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공립박물관 

건립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후 신규사업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계획서에는 조직,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방안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 및 유사시설 등을 적시하

여 수요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 유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내 내

역사업기준의 유사시설을 파악하여 유사･중복 건립이 되지 않도록 판단의 근거

를 삼고 있는 것이 배치계획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은 생활체

육시설일 것이나,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또한 주민의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

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체

육시설도 기초생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제6조)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전문체육시설로 광역자치단체는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은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규정하며, 구체

적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행

령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시군구 단위의 실내

외 체육시설, 읍면동 단위의 실외체육시설로서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즉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만을 대

상으로 삼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결정기준은 ①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② 이용자

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할 것, ③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등

으로, 문화시설과는 달리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하고 있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

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설과 시군 시설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별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생활권별로 상이한 규모 기준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제3조) 법률에서 규정하듯이 시군구 단위의 시설과 읍면

동 단위의 시설 설치기준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필요시설을 

해당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어 배

치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공급이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확대 정책 위주로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종

목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로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목별 시설공급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생

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공공체육시설 1,124곳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중장기 계획의 특징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

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내), 읍면동(차량 10분내), 

시군구(차량 30분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법제화를 준비중인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

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하여 전국 체육시설 공급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지자체의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포괄보조사업이며, 세부내

역은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이다. 2015년부터는 체육시

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특회계 운용지침이 결정되

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는 조직, 인력, 프로그램, 운

영비 확보방안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 및 유사시설 등을 적

시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

우 유사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

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 단위 기준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공공체

육시설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

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일컫는다.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17조)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되며,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시설확충 포괄보조사업

의 구체적인 내역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등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수련시설만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포괄보조

사업명과 동일하게 청소년시설로 지칭하기로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즉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국

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각

각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는 청

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대･중･소 생활권별로 국립청

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시도급/시군구급),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배치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청

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을 입지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배치 및 설치기준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

획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

된 계획은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2011년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활동 인원수가 4천 2백만명으로서 2017년은 4천 8백만명이 활동

가능하도록 목표를 삼고 계획년도 동안 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청소년시설

을 확대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 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

역(지역)별로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접근성과 수요, 지역

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6대 권역별로 2개소 내외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계획은 신규건립(24개소) 및 기능보강(52개소)에 43,531

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공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목표로서 청소년시설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는 2013년 기준 9,193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

계 생활기반계정내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적

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청소년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고 법정 설치율이 낮은 청

소년 문화의집을 우선 지원,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시군에 우선 건립 등을 지침

으로 삼고 있다. 



정책기준별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분석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시

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문화시설과 체육관, 게이트볼장, 운동

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시설이 포함된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모든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2012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및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문화시설 수는 총 1,954개로 기초자차단체별

로 평균 8.50개의 시설이 건립되어 있다. 상세시설별로는 도서관이 총 828개

(42.4%)로 가장 많이 건립(평균 3.6개)되어 있는 반면 미술관은 총 171개(평균 



0.74개)로 가장 적게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종로구에 가장 많은 문화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연제구와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및 인천 옹진군 등은 1개의 시설만이 건립되어 있어 

가장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 수는 총 문화시설 수와 마찬가지로 전국이 평균 

3.84개로 도서관이 1.63개로 가장 많았고, 미술관과 문예회관이 각각 0.34개와 

0.42개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강원 영월군이 인구 10만명 당 문화

시설 수가 62.26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 연제구가 0.47개로 가장 적은 문화기

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경우 아예 건립되어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상당수였는데, 박물관의 경우 서울 중랑구를 포함한 35개 자치단체가, 미술관의 

경우 서울 성동구를 포함한 149개 자치단체가, 그리고 문예회관의 경우 서울 동

대문구를 포함한 52개 자치단체가 건립되어 있지 않았다.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 수는 도서관의 경우 강원 고성군(9.96개), 충북 단양

군(9.60개), 경북 울릉군(9.37개), 전북 장수군(8.62개), 강원 철원군(8.34개) 순으

로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박물관의 경우 강원 영월군이 인

구 10만명당 47.32개로 인구 당 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의 인구대비 문화시설 수는 강원 영월군 다음으로 경북 영양군(27.46개), 서울 종

로구(22.40개), 제주 서귀포시(20.77개) 순이었다.

미술관은 전남 진도군이 인구 10만명 당 9.03개로 가장 많고 서울 종로구(7.87

개), 강원 영월군(7.47개), 제주 서귀포시(5.84개), 광주 동구(5.68개) 순으로 나타

났으며, 문예회관은 경북 울릉군이 인구 10만명당 9.96개로 가장 많았다. 인구 

측면만 고려해 보았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서울 종로구나 제주도 등과 같은 지

역을 제외하면 경북 울릉군이나 전남 진도군 등 주로 군지역이 문화시설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체육시설은 크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되며, 

상세시설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체육시설 수

는 총 4,938개로 자치단체별로 평균 21.47개의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시설별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980개로 가장 많고, 축구장(739개), 

테니스장(626개), 간이운동장(체육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장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

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을 뜻하고 설치

유형별로는 체육공원, 둔치,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

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운동장 중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체육시설 수를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9.69개가 건

립되어 있으며, 인구대비 전북 장수군(133.67개)이 가장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시설별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인구 10만명 

당 1.92개로 인구대비 시설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축구장 1.45개, 테니스

장 1.23개 순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체육시설 수가 많은 상위 자치단체를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

운동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국에 총 739개

가 건립되어있는 축구장의 경우, 경남 합천군이 33.81개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인천 옹진군이 49.90개로 시설

이 가장 많았다. 간이운동장 중 체육공원의 수는 인천 옹진군이 인구 10만명 당 

39.92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국에 체육시설 중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총 9,890개)은 전북 진안군이 인구 10만명 당 40.80

개가 건립되어 있어 인구대비 건립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 진안군 다음으로는 

충남 청양군(37.40개), 강원 홍천군(35.85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2013)에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2012년 12월

을 기준으로 총 753개가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자

치단체별로 평균 3.27개의 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셈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시설

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219개로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으며, 다음으

로는 청소년 수련관 181개, 청소년 수련원 173개 순으로 건립되어 있다. 청소년

시설이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제주 서귀포시(총 23개)로 나타났

으며, 부산 동구를 포함한 15개 지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되어 있지 않았다.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시설 수는 전국 평균 1.48개로 나타났는데, 시설별로는 

청소년 수련원이 1.00개로 가장 많고, 청소년 문화의집 0.93개, 청소년 수련관 

0.70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을 의미하는 특화시설은 인구 10만명당 0.03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양구군의 청소년시설 수가 인구 10만명당 26.32개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2013) 자료에 의거 청소년시설은 부산 동구를 포함하는 15개 지자체는 건립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72개 지자체에 건

립되어 있지 않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95개 지자체에,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은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여 194개 자자체에 건립되어 있지 않았다.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시설 수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경북 울릉군이 9.37개

로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으며, 강원 양구군(4.39개), 강원 화천군(4.00개), 전북 

무주군(3.95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강원 양구군이 17.54개로 전

국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에는 경기 가

평군(13.16개)과 충북 보은군(11.62개)이, 청소년 야영장은 인천 강화군이 인구 

10만명당 5.99개로 가장 많았다. 유스호스텔의 인구 당 시설 수는 경남 남해군이 

12.44개로 가장 많은 반면 특화시설은 강원 태백시가 2.0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러나 특화시설의 경우에는 건립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으며, 서울 영등포구

에 2개, 강원 태백시와 전북 부안군,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경기 광명시, 서울 

동작구에 각각 1개가 건립되어 있다.





지역별 기초생활시설 건립실태는 먼저 시도별로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경우 경

기도가 총 375개로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275개, 경북 

15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문화시설 수는 제주도가 16.96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시가 1.75개로 가장 적었다. 시설별로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제

주도가 각각 인구 10만명 당 3.60개, 9.94개 및 3.08개로 가장 많았고, 문예회관

은 강원도가 1.17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시와 세종시는 도서관 건립율이 전

국에서 가장 낮았고, 울산시는 공공 미술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인구규모7)별 문화시설 수는 3만 이하의 군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5.60

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만 이상의 자치구가 1.86개로 가장 적었

다. 도서관과 박물관 및 문예회관은 3만 이하의 군지역에 각각 5.85개, 6.18개, 

2.60개로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술관은 3∼5만의 군지역에 가장 많이 건

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50

만 이상의 자치구 지역의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었다.



먼저 시도별 체육시설의 공급실태는 축구장의 경우 경남이 인구 10만명 당 

3.62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0.59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니스장

과 간이운동장(체육공원)은 강원이 인구 대비 시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대구의 경우 간이운동장(체육공원)이 하나도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총 체육시설은 강원이 인구 10만명 당 31.33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3.55개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만명 당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축구

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체육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시설이 모두 인구 3만 

이하의 군지역이 가장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역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자치구일수록 인당 시설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시설은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총 144개의 시설이 건립되어 있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 81개, 경남 71개 순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인구대비 청소년시설 수는 제주가 7.37개로 가장 많은 반면 대구가 

0.52개로 공급율이 가장 낮았다. 시설별로는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은 강원지역

이 각각 0.91개와 1.04개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문화의집과 유스호스텔은 제주

지역이 각각 3.26개와 223개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청소년시설 수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마찬가

지로 군지역일수록 더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시설 역시 

3만 이하의 군지역에 평균 8.78개가 건립되어 있었다. 시설별로도 청소년 수련

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 3만 이하 군지역

에 인구 10만명 당 시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에는 3만 이상 5만 이하의 군지역에 1.86개가 건립되어 있어 가장 많았다.



문화시설 1개가 서비스하는 인구 수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문화시설 

1개가 평균적으로 26,074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부산시의 문화시설 평균 서비스 인구가 57,0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5,896명으로 가장 적었다. 시설별로는 도서관은 전국적으

로 1개당 61,532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세종시의 공급대비 

수요가 가장 많은 반면 제주도가 가장 적었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경우

에는 각각 전국적으로 평균 68,756명, 297,943명 및 238,076명에게 서비스를 공

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별 문화시설 평균 서비스 인구는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와 반대로 50만 이상의 자치구나 100만 이상의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도서관과 미술관 및 문예회관의 경우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평균 서비스 인구가 

각각 94,364명, 727,949명, 636,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박물관의 경우 100만 이

상의 시지역이 201,066명으로 공급대비 수요가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1개당 서비스 인구를 산출하면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1개당 평균 

10,318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축구장의 경

우 평균 68,942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의 경우 81,387명을, 간이운동

장은 94,174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경우 개당 

평균 서비스 인구는 51,988명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및 간이운동장에 비해서는 

적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평균 서비스 인구가 

3,19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가 28,153명으로 공급대비 서비스 인구가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50만 이상

의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자치구가 평균 29,455명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 이하의 군지역이 평균 1,216명으로 가장 적

은 서비스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50만 이하의 자치구는 테니스장이 1개당 평균 

서비스인구가 184,582명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난 반

면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축구장과 간이운동장(체육시설)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이 가장 부족했다.



청소년시설의 평균 서비스 인구는 전국적으로 평균 67,660명으로 계측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청소년시설 1개당 평균 서비스 인구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의 평균 서비스인구는 192,742명이었다. 반면 제주는 청소

년시설 1개당 평균 13,575명의 인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공급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시설별로는 특화시설이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및 전북에만 건립되어 있어 1개당 평균서비스인구(6,368,534명)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 야영장(1,132,184명), 유스호스텔(401,167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별로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50만∼100만 이하의 도

시지역의 청소년시설 평균서비스인구가 455,7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문화

의집과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50만 이상의 자치구가 각각 1,698,547명과 

5,095,642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에는 50만 이상의 자치구에는 

건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50만 이하의 자치구 평균서비스인구가 17,535,277명으로 

상당히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은 대도시 지역의 평균 

서비스 인구가 많아서 수요 대비 이용가능한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분석한 시설별 건립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국을 대도시(자

치구), 중소도시(시), 농촌(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유형별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공급격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도시는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를 의미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69개 지자체가 포함되며, 중소도시는 

시지역으로 7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군지역의 경우 84개로 분류된다. 지역문화

체육시설의 지역유형별 격차분석을 수행하는 기준은 각 지역유형별･시설별 평

균값이다.

지역유형별･시설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문화시설의 격차분석결과 먼저 대

도시의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도서관이 1.29개, 박물관이 1.20개, 

미술관이 0.37개, 그리고 문예회관이 0.30개 건립되어 있다. 평균대비 도서관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구로구 및 대구 중구와 광주 동구, 그리고 부산 중구와 동

구 등 69개 자치구 중 36.2%에 해당하는 25개 지자체에 초과공급되어 있는 반면 

서울 서초구와 부산 남구, 동래구, 인천 남동구 등 63.8%에 해당하는 44개 지자

체에는 평균보다 낮게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의 박물관과 미

술관의 경우 각각 76.8%와 79.7%가 평균대비 과소공급되어 있으며, 문예회관도 

전체 지자체의 60.9%에 과소공급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인구 당 시설수가 평균 대비 부족8)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박

물관과 미술관이 각각 무려 76.8%와 79.7%가 시설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에 비해서는 시설부족현상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77개 도시 중에서 50개의 도시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문예회관의 



인구 당 시설수가 평균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 시설별로는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자체 비율은 문예회관이 46.8%로 가장 높은 반면 과소공급되고 있는 지자체 

비율은 미술관이 74.0%로 가장 높았다. 농촌지역 중 평균 대비 인당 문화시설 

수가 부족한 지역은 66.7%로 대도시지역(78.3%)보다는 적지만 중소도시(64.9%)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대구 달성군에 가장 적게 공급되어 있

었으며, 특히, 미술관의 경우 84개 지역 중 57개 지역에 건립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전반적으로는 문화시설의 인구대비 공급격차 분석결과 평균대비 인당 문

화시설 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적 시설수가 많은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및 전천후 게이

트장을 대상으로 평균 대비 지역유형별 격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육시설은 전

체적으로 문화시설보다는 공급부족이 덜 하지만 대도시지역의 경우 65.2%가, 중

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58.4%가,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59.5%가 인구기

준 평균으로 보면 시설을 추가 공급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도

시지역의 경우 총 69개 지자체 중 50개 지자체가 과소공급지역으로 나타나 간이

운동장이 가장 부족(72.5%)하고,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전천후게이트장이 가장 부

족(70.1%)하게 나타난다. 농촌지역은 간이운동장이나 전천후 게이트장보다는 테

니스장이 총 84개 지역 중 61개 지역이 부족(72.6%)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평균대비 체육시설이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지역유형별로 중소도시

가 가장 많았는데, 41.6%가 초과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별로 

축구장과 간이운동장이 각각 41.6%와 40.3% 초과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4개 시설 중에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초과공급되

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전천후 게이트장이 41개 자치단체(48.8%)에 초과공

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시설은 체육시설보다는 과소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다

소 적지만 전반적으로 역시 평균대비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역보다 과소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시설은 문화시설이나 체육

시설에 비해 지역유형별로 편차는 적은 편인데, 대도시지역의 경우 전체 지역의 

66.7%가 시설이 부족하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64.9%가, 그리고 농촌지역은 

64.3%가 시설공급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특화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아 과소지역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특화시설을 제외

하면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가장 부족한 반면 농

촌지역은 청소년 야영장 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청소년시

설이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체육시설의 법적기준 대비 시설의 지역유형별 격차실태

를 분석하였다. 제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지역문화체육시설 

중 시설공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시설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14-2018)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에 불과하다. 체육시설은 접근성을 기준으

로 종목별로 도보 10분 이내, 자동차 30분 이내, 또는 자동차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나 시설별 접근성을 산출하지 않는 한 기준으

로 삼아 과대･과소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청소년시설 역시 시군



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청소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어서 특

별히 인구나 지역, 또는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기준으로 법적기준 대비 시설의 격차분석을 

수행한 후 인당 시설 수의 평균대비 격차분석결과와 비교하도록 한다. 현재 도

서관은 인구 4만5천명 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먼저 대도시에 속해있는 자치구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도서관 수의 평균인 

1.29개를 기준으로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지역의 36.2%인 반면 과소공

급되고 있는 지역은 63.8%로 분석되었으나, 법정기준으로 산출해보면 과소한 지

역의 비율이 88.4%로 커진다. 즉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상에 나

와 있는 4만 5천명 당 1관이라는 시설공급기준으로 본다면 대도시지역은 약 

88.4%가 현재 과소공급되고 있으며, 초과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11.6%에 불과하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인구 당 시설 수 평균과 법정기준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평균대비 58.3%가 공급이 부족했지만 현재 법정기준으로는 고작 

16.7%만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설공급 기준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

역에는 계속적인 시설 공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지만, 농촌지역과 같은 

과소지역에서는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조성 등 과소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미래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곳이 

아닌 생애주기별 지식정보서비스 및 평생학습체계의 거점, 지역 공동체 거점 및 

문화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장이므로,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서비스 기능 보완으

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 및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설공급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정책체계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국가균형발

전특별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발전5

개년계획, 부문별발전계획, 시도발전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시설의 공급지침은 중앙정부의 관련부서가 개별법에 따라 마

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설건립 지원사업의 세출규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특회계에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 사업집행에 필요한 법적 근간은 국가균형발

전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균특법은 실제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체

계상의 합리적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시설 공급과 관련하

여 중요한 생활권계획은 시도발전계획상에서 담겨 있지 않으며, 시군이 협력하

여 수립한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

는 임의계획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수

립 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설정 및 기반시설의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생활권 계획의 측면에서는 지역발전 관련계획이 합리적 체계가 미흡한 편

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초생

활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련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생활

권 개념의 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계획 및 생활권별 

시설공급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실정이다.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각 시설별로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마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또한 개별 시설에 대하여서는 개별법의 법적 내용을 따르고 있

기 때문이다. 

각 개별법은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표로 제정된 법이기보다는 해당 부문의 육

성･진흥･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문화시설의 경우 대체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정도의 접근성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며,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



우 필요에 따라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은 시행령에서 시군구 단위의 실내외 체육시설, 읍면동 단위의 실외체육시설

로서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는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이 개별부처 및 개별법에 따라 저마다 다른 공급기준

을 제시하고 있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일부 시설의 경우 과대 공급될 수 있

고, 일부 시설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

구하고 과소 공급되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개별법의 시설 공급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할지라도 지역적 관점에서 시

도 및 시군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적정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개별 중앙부서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

자체에게 시행계획 또는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강제하고 있어 지역 수준에

서도 생활권별로 합리적인 시설공급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

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하

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상시적 생활권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자

체는 먼저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발전위원회 또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 

및 인벤토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시설의 건립은 시군 및 시도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자치단체내 개별

부서에서 독자적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오던 것이 관행이어서, 이웃의 시군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관내 타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치단체의 노

력이 부재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역간 협력사업이 강조되어 오



고, 시설의 공동 이용 및 복합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협의 조정 및 합의형성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에 비해 지역적 관점

에서 혜택이 미진하여 협력사업의 추진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별로 기초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중앙부

처의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생활권 협력사업발굴을 위한 사업분야별 

예시 등 가이드라인은 마련되고 있으나, 생활권별 시설공급실태, 수요분석 및 적

정기준 등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여 지자체들의 구체적 액션 플랜 수립에는 별다

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협력사업의 한 분야로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 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당 기관이 직접 해당 시설의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과부족을 판단

한 후 신규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해당 시설별로 중

앙정부의 각 부처가 생활권과 연계하여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적정 공급기

준안을 마련한 후 지자체에 사업추진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 구체적 사

례는 도서관 시설에 불과하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처음 수립된 노무현 정부 시

절에는 각 부처별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시설 공급기준을 제시하려

는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적정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일부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서는 오히려 시설이 과잉공급된 결과도 발생하여 현재 대다수의 

부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별로 배치가능한 시설의 목록화 정도로만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본 현재 한국의 문화체육시설 공급실태를 따르면 인구

측면만 고려해 보았을 경우 전반적으로 군지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이 대도



시보다 더 많이 공급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지역의 경우 대도시 

지역보다 접근성이 낮아 인구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고려할 경우 시설별 공급

실태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급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설별 과잉･과소 공급실태가 파악된다면, 과소지역

에 대해서는 지역별로(시군구) 제시된 적정기준에 따른 합리적 배치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며 과잉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통폐합 및 복합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도서관 등 소생활권으로 

분석해야 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기준을 산정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는 읍･면･동 단위로 분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선정

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본 생활권별 기초생활시설 배치기준 선행연구검토에 따라, 공

공문화체육시설의 분석대상을 중심지 위계별로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체육시

설의 경우, DB가 종목별 시설로 구축되어 생활권별 체육시설을 판별하기가 용

이하지 않았으나, 사례지역은 대전･세종･충남권역의 체육시설 분포현황을 참조

하여 하위중심지 및 중위중심지 시설로 테니스장, 수영장만을 채택･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심지 위계별 체육시설은 하위중심시설로는 생활체육관을, 최상위 

시설로는 관중석을 구비한 종합체육시설만을 제시할 뿐 상세한 배치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가 공급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하위중심시설로 선행연구에서 중위중심시설로 판별한 수영장을 채택하였다. 



대전･충남･세종권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 이용되는 기본자료는 국토교통

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KTDB)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준년

도 2010년의 대전광역권 네트워크 자료이다.9) KTDB에서 제공하는 대전광역권 

네트워크는 내부존(internal zone)과 외부존(external zone)으로 구분되며, 내부존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외부존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구축되어 있다.

내부존에 포함되어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는 대전

광역시 전체와 그 인접도시인 논산시, 공주시, 연기군, 금산군, 영동군,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계룡시이다. 세종시의 경우 장래년도 네트워크에 읍･면･



동 단위로 포함된다.10) 따라서 2010년 기준년도의 대전광역권 네트워크 자료는 

총 440의 교통존(TAZ, Traffic Analysis Zone)11)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의 상

세한 결절점(node)과 링크(link)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제3장에서 전국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공급실태를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제4장에서도 2010년 기준 KTDB의 대전광역권 네트

워크를 2012년 기준 대전･충남･세종 권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12)을 거쳐 업



데이트한 다음 시･군･구 단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져 있는 외부존(external 

zone)의 교통존 체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13) 최종적으로 

구축된 교통존(TAZ)의 개수는 대전광역시가 77개, 세종특별자치시가 11개,14) 그

리고 충남이 205개로 총 293개에 해당한다. 대전･충남･세종 권역의 세분화된 

읍･면･동 존체계 상에서 교통존의 중심(센트로이드), 즉 지역중심지는 해당 읍･

면･동의 주민센터 위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

사례지역에 해당하는 대전･충남･세종권역의 경우 제3장의 시･군･구 분석에 

더해 읍･면･동별 인구와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자료도 함께 수집한 다음 읍･면･

동의 지역중심(centroid)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간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

(accessibility)을 산출하였다.



･ ･

･ ･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로망을 고려하여 대전･충남･세종권역의 읍･면･동별 지

역중심에서 기초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계획 소프트웨어인 

EMME/3 (Equilibre Multimodal, Multimodal Equilibrium)를 이용하였다. 

읍･면･동별 지역중심에서 개별시설까지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는 EMME/3의 

통행배정모형(trip assignment)으로 산출된다. 통행배정모형에서 최단경로선택을 

위한 각 링크의 통행비용은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15)로 

표현된다. (구간거리 × 가중치) 항은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의 금전적 비용을 시

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

즉, 각 지역중심지와 기초생활시설까지의 통행시간은 교통혼잡(congestion)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 통행시간으로써 도로의 위계에 따른 자유속도와 차로당 

용량을 고려하여 교통량-지체함수식에 의거 산출된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에서 도로의 위계는 고속국로, 일반국도, 지방도와 국지도, 광역시도 및 도시고

속화도로 등으로 구분되며, 1차로, 2차로, 3차로 이상에 따라서 설계속도는 다르

게 고려된다.



각 읍･면･동의 지역중심지(centroid)에서 문화시설･체육시설･청소년시설까지 

걸리는 통행시간 내지는 통행거리, 또는 각 문화시설･체육시설･청소년시설에서 

읍･면･동의 지역중심지(centroid)까지 걸리는 통행시간 내지는 통행거리를 분석

하기 위해서 EMME/3의 network에 각 시설의 위치를 입력하였다. 본 연구는 

EMME/3에 각 시설의 위치를 입력한 다음 통행배정모형(trip assignment)으로 지

역중심지(centroid)와 시설까지의 평균통행시간과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먼저 대전･충남･세종권역의 EMME/3 network에 입력한  문화시설의 총수는 

167개로 도서관과 박물관이 가장 많아서 인구 10만명 당 시설 수는 4.55개로 나

타나고 있다. 



･ ･

시설별로는 도서관이 73개로 가장 많고, 사례지역에는 공주시와 부여군이 포

함되어 있어 박물관도 62개로 상당히 많이 건립되어 있는 편이다. 세종시의 경

우 아직까지 총 문화시설 수는 6개로 많지 않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인구 10

만명 당 읍 지역에 8.43개가 건립되어 있어 가장 많고, 면 지역에 5.47개, 동 지

역에 3.43개가 건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유형별로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이 모두 인구 10만명 당 오히려 농촌지역에 더 많이 건립되어 

있다.



･ ･

특히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산군 금산읍과 천안시 동남구 원성 1동

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2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경우 대전시 온천 2동, 

오정동, 신성동과 천안시의 목천읍, 신안동 및 공주시, 아산시, 부여군, 예산군, 

그리고 금산군에 각각 2개씩 건립되어 있다. 미술관의 경우에는 대전 서구 만년

동에 2개가 위치해 있다. 이를 제외하고 293개 읍･면･동 중에서 24.2%에 해당하

는 지역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문예회관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었지만 

62.5%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 ･

EMME/3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교통존의 센트로이드, 즉 지역중심지(centroid)

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16)를 분석해보면 도서관의 평균

통행거리가 5.48km로 가장 짧은 반면 미술관의 평균통행거리가 15.59km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문예회관은 비슷하여 각각 9.64km와 9.31km로 분

석되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의 위계와 차로 수에 

따른 설계속도17)를 고려하여 EMME/3의 문화시설별 자동차 평균통행시간을 산



출한 결과는 도서관이 7.20분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중심지에서 박물관까지 승용차로 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1.81분, 

문예회관은 12.33분, 그리고 미술관은 가장 오래 걸려서 18.91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 ･



･ ･

읍 지역의 평균통행거리는 0.90km로 상당히 짧고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 지역 대비 면 지역은 지

역중심지에서 도서관까지의 평균통행거리가 9.29km로 읍면동 단위 중에서는 가

장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읍 지역의 지역중심지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읍･면･동별 지역중심지, 즉 센트로이드를 주민센

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EMME/3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도서관은 대부분 주

민센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18)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 분석결과를 시･군･구와 시･도 단위로 확장해보

면 대도시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균통행거리와 평균통행시간은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균통행시간

은 비교적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평균통행거리를 기준으로 미술관의 경

우, 농촌지역은 자치구에 비해 5.4배 이상 거리가 길고, 박물관은 4.4배 이상, 도

서관의 경우에도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문화시설의 평균통행거리로 살펴본 한국의 중심지 위계별 생활서비스 공급실

태는 이론적 중심지 위계별 생활서비스 실태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중심지 이

론상 근린, 하위, 중위시설로 여겨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도달거리는 점

차적으로 늘어나 위계별 생활서비스 공급실태와 동일하게 나타나나 상위중심시

설로 여겨지는 공연장 시설인 문예회관은 평균통행거리가 박물관과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2004년 수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문예회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당 1관씩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문예회관은 중･상위중심시설로 인식되었다.

사례지역의 EMME/3 network에 입력한 체육시설은 총 132개로 실내체육관이 

57개로 가장 많고, 테니스장, 수영장, 육상경기장순이다. 읍･면･동별로는 인구 10

만명 당 읍 지역에 5.81개가 건립되어 있어 가장 많고, 면 지역 3.51개, 동 지역 

3.14 순이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유형별로는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중

소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인구대비 시설수가 더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 ･



실내체육관이 2개 이상 건립되어 있는 지역은 세종시 조치원읍을 비롯한 9개 

읍･면･동이며, 테니스장과 수영장, 육상경기장이 2개 이상 건립되어 있는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온양 4동, 대전 중구 부사동이다. 한편 현재 체육시설이 

전혀 건립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은 전체의 75.8% 지역에 해당한다.

･ ･



･ ･ ･ ･

문화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읍･면･동별 교통존의 센트로이드, 즉 지역중심지

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와 평균통행시간을 EMME/3의 

통행배정모형(trip assignment)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실내체육관의 평균 

통행거리가 7.02km로 가장 짧은 반면 수영장의 평균통행거리는 23.74km로 가장 

길었다. 테니스장은 7.27km, 육상경기장은 11.77km로 분석되었다. 

도로 위계별 설계속도를 고려한 체육시설의 자동차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하면 

평균통행거리와 유사하게 지역중심지에서 실내체육관까지 평균 9.20분이 소요되

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장이 9.71분, 

육상경기장이 15.11분으로 나타났으며, 수영장이 가장 오래 걸려서 25.78분으로 

산출되었다.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체육시설의 평균통행거리를 분석하면 동 단위의 

지역에서 체육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면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체육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반면 농촌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

충남･세종권역의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중심지에서 실내체육관까지 평균적으로 

10.61km가 떨어져 있으며, 테니스장은 11.00km, 수영장은 40.24km, 그리고 육상

경기장은 16.46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 평균통행거리의 

4.7배, 3.6배, 18.5배, 그리고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수영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수영장이 대부분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관중석을 구비한 경기장이 최상위 체육시설이나, 사

례지역에서는 수영장의 도달거리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MME/3 network에 입력한 대전･충남･세종권역의 청소년시설은 총 49개로 청

소년 문화의집이 18개로 가장 많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

장순으로 입력하였다. 



･ ･

･ ･



사례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시설 수는 1.34개이다. 청소년 야영장은 지

역의 특성상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는 건립되지 있지 않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외에는 청소년시

설이 거의 입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읍･면･동별 청소년시설은 인구 10만명 

당 읍 지역에 2.44개가 건립되어 있어 가장 많고, 면 지역에는 1.96개, 동 지역에

는 0.91개가 건립되어 가장 적었다.

청소년시설의 읍･면･동별 상세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원이 2개 이

상 건립되어 있는 지역은 태안군 소원면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야영장은 천안

시 동남구에 2개 이상 건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읍･면･동의 85.7%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읍･면･동별 교통존의 지역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시설까지의 평균통

행거리와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해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11.31km로 평균통행

거리가 가장 짧았고, 청소년 야영장의 평균통행거리는 52.29km로 가장 길었다.

교통혼잡(traffic congestion)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가정한 청

소년시설별 자동차 평균통행시간을 산정하면 평균통행거리와 유사하게 산출되

었다. 자동차로 지역중심지에서 청소년 문화의집까지는 평균 14.55분이 소요되

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16.75분, 청

소년 수련원은 20.56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소년 야영장이 가

장 오래 걸려서 승용차로 43.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를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동 지

역에서 청소년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가 타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통행시간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7.07분, 청소년 수련관이 9.17분, 청소년 

수련원은 18.15분, 청소년 야영장은 40.42분으로 분석되었다. 중심지 위계별 시

설공급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경우, 도달거리 측면에서 위계별 시

설배치 실태를 보이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야영장을 제외한 대부분 청소년시설의 접

근성이 대도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

련관은 농촌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청소년시설까지의 평균통행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분석하였던 대전･충

남･세종권역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만

족도 및 용인가능한 기초생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0일 간으로 조사방법

은 웹기반 설문구축에 따른 인터넷 패널 조사를 활용하였다. 표본추출법은 읍･

면･동별 인구와 성별･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이다. 즉 사례지

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대전, 충남(시), 충남(군)을 각

각 1/3대상으로 하여 총 300명을 조사하였다. 

가장 중요한 조사내용은 문화･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용

인가능한 최대통행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며, 기타 기초생활시설

의 중요성과 선호하는 시설형태,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률, 이용가능한 문화･체

육･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포함한다. 또

한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이용현황, 즉 이용경험과 이용수단 및 통행시간을 

조사하였으며, 만족도와 만족도 저해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한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을 수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3%가 문화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체

육시설 23.0%, 청소년시설이 9.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40대 이상은 

타 연령층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대도시(60.0%)에 비하여, 중소도시(68.0%)와 농촌

지역(74.0%)에서 문화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체육시설은 중소도

시(24.0%)와 대도시(29.0%)가 농촌지역(16.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청소년시설은 20-30대에 비하여 40-50대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시설에 대한 중요도는 문화시설 중에서는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

관 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 테니스

장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

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시설 중요도는 문화시설의 경우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체육시설은 대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실내체육관 다음으로 

수영장이 중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0%로 많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 야영장이 중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소도시(6.0%)와 농촌지역(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13.0%)를 보이

고 있다.

먼저 도서관･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해당지역

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의견19)은 전체적으로 미술관이 84.7%로 가장 많



았다. 지역유형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견과 마찬가지로 

미술관이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도시 자치구 지역의 경우에는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8.0%로 더 많았다.

실내체육관･테니스장･수영장･종합운동장으로 구분된 체육시설은 수영장을 가

장 부족(69.3%)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실내체육관(63.3%)을 부족

하게 보고 있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4개 시설 중에서 수

영장이 가장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도시는 실내체육관이 가장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시설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3.7%로 타 시설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 지역이 더 높았다.





먼저 문화시설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9.0%

로 문화시설 중 가장 많았으며,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응답하였다. 지역유형별로는 중소도시는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순으

로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대도시

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순으로 응답해 지역별로 이용경험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은 전체의 62.3%가 종합운동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

장 많았으며 실내체육관 55.7%, 수영장 46.3%, 테니스장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사례지역에는 테니스장이 수영장보다 많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수영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수련원이 33.7%로 가장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수련관 

30.3%, 청소년 야영장 22.7%, 청소년 문화의 집 20.3%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중 도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많은 시설은 먼저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35.2%로 가장 많았다.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65%이상의 

응답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

우는 대부분 16분 이내의 평균접근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를 이용할 때에는 도서관까지 평균 16.6분, 문예회관까지 20.2분, 박물관은 37.6

분, 미술관은 43.0분의 통행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교통수단 분담율은 전체 이용자의 6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대도시 가 타 지역에 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았다. 접근시간은 대부분 도보로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도 평균 20.4~21.0분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도보로 이용한 응답자가 전체의 31.1%로 타 시

설에 비하여 분담율이 높았다. 평균이동시간은 도보의 경우 23.5~26.3분으로 나

타났으며, 승용차는 27.5~39.7분, 대중교통은 37.2~56.1분으로 나타났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는 먼저 문화시설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변환한 결과, 도서관의 만족도 평균이 3.15점/5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테니스장이 5점 만점에 2.9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 상대적으

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체육관의 부정적 의견은 대도시의 경우 11.9%

인 반면 중소도시는 22.2%, 농촌 19.0%로 높았으며, 테니스장에 대한 부정적 의

견은 대도시가 5.6%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는 26.7%, 농촌은 23.8%로 상대적으

로 높았다.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스럽

거나 불만족스럽다는 부정적 의견이 19.1%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를 5점 평균

으로 환산한 결과 역시 청소년 야영장이 5점만점에 2.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불만족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도서관은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전체의 47.8%로 가장 많았으며, 문예회

관은 운영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만족하였다는 의견이 40.5%로 가장 

많았다. 박물관의 경우는 이동거리가 멀고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30.1%

로 가장 많았으며, 미술관은 이동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32.2%로 가장 많았다. 도

서관의 경우, 시설 이용비용이 비싸서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없었던 반면 미술관

은 전체의 5.6%가 시설이용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시설부족, 정보부족, 시간부족, 교통편부족, 

경제적부담, 관심없음,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살펴보았다. 문화시설이 부

족하여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도서관은 전체의 18.2%로 타 시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경험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35.8%, 37.7%로 높게 나타났다. 문예회관은 정보부족으로 이

용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35.5%로 상당히 높았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불만족한 이유는 실내체육관과 수

영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테니스장은 이동거리가 멀고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동일한 비

율로 높았으며, 종합운동장은 이동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테니스장과 수영장은 시설 이용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19.6%, 17.5%로 

타 시설에 비해 높았다.

한편 청소년시설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비해 다소 높았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체응답자의 

57.1%가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련관은 30.3%, 야영장은 

22.2%, 수련원은 29.1%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시설부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8%로 가장 많았으며, 테니스장

과 수영장, 종합운동장은 주로 관심 없다고 응답하거나 기타의견에 응답한 경우

가 가장 많았다.

또한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관심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다2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시설별로 교통수단별 용인 가능한 최대접근시간을 설문한 결과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까지 도보로 10~20분 정도의 접근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서관은 10분 미만, 나머지 시설은 20분 미만의 접근시간이 걸린다면 용인가능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의 용인 가능한 최대접근시간은 도보로 접근할 경우 실내체육관, 수

영장, 종합운동장은 20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테니스장은 10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의 경우는 10분 미만일 때 용인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테니스장, 수영장, 종합운동장의 경우 20분 미만이 전체의 60% 이상

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보로 10~20분 이내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 역시 

10~20분이내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청소년 야영장은 20~30분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

우 전체의 66.6%가 2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수련관은 20분 이내 55.0%, 야

영장은 20분 이내 48.3%, 수련원은 20분 이내 52.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면 먼저 문화시설의 

경우 도보로는 17.76분~20.72분, 승용차로는 시설에 따라서 13.29분~26.65분으로 

도출된다. 지역유형별로는 농촌지역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

근할 경우 용인가능시간이 중소도시나 대도시 자치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의 평균적인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은 도보로는 13.87분~17.03분, 승용

차로는 실내체육관이 14.23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테니스장



의 경우에는 15.70분, 수영장이 16.75분, 종합운동장이 17.42분 순으로 도출되었

다.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서는 체육시설도 용인 가능한 평균접근시

간이 대도시 자치구나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길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보로 17.43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청소년 수련관이 18.23분, 수련원이 18.40분, 야영장이 19.57분으

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문화의 집까지는 16.73분까지는 용인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련관은 20.93분, 수련원은 22.80분, 야영장은 24.33

분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자치구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시설수를 기준으로 지역유형별 시설공급격차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이 모두 평균대비 농촌지역의 인구 당 시설수

가 타 지역유형에 비해 많아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의 비율이 중소도시나 대도시

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시설의 경우 대도시는 모든 시설이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 체

육관과 테니스장 및 육상경기장이 모두 농촌지역의 인구대비 시설 수가 타 지역

유형보다 더 많았다. 수영장은 사례지역에 해당하는 대전･충남･세종의 농촌지역

에는 건립되지 않아 대도시가 인구 10만명 당 1.06개로 가장 많다.





청소년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비하여 인구대비 시설수가 많지 않지만 

이 역시도 농촌지역의 인구 대비 시설수가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의 비율이 대도

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또한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건립되어 있어 접근시간이 양호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에도 인구대비 시설수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평균 미만

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실제 도로망을 고려하여 대전･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읍･면･동의 지역중심

지에서 기초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

통 접근성은 평균통행거리와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하였는바 교통 혼잡은 고려하

지 않았으며, 평균통행시간은 승용차 통행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접근성 대비 시



설공급의 격차분석결과는 인구대비 시설수를 기준으로 한 격차분석과 마찬가지

로 접근성의 평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초과지역과 미만지역을 계측하

였다.

먼저 평균통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역중심지(centroid)에서 문화시설까지의 교통 

접근성은 <그림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평균대비 통행거리가 길

어서 시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설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대비 통행거리가 

비교적 길어 시설의 공급측면에서 본다면 시설이 과소한 지역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평균대비 거리

가 먼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더 많았다. 또한 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순으로 평균통행거리가 분석되었으며, 청소년

시설의 경우 청소년 야영장의 통행거리가 가장 길고, 청소년 수년원, 청소년 수

련관, 문화의 집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평균통행시간 및 평균통행거리를 기반으로 평균 접

근성 대비 지역의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시설수와 상



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대비 시설수의 경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평

균대비 시설공급이 더 양호하나, 접근성을 기준으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통행거리를 기준으로 문화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은 대전･충남･세종권역의 

특성상 박물관과 미술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지역이 평균대비 접근성이 열

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육시설도 육상경기장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지역이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는 

육상경기장을 제외하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모두 평균 대비 접근성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시설도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은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살

펴보면 농촌지역의 통행거리가 가장 길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야영장을 제외하고는 평균대비 접근성이 양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의 설문조사로부터 각 문화･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인 

가능한 평균 최대접근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주민들이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의 접근성을 수요로 보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분석대상지역인 대전･충남･세종지역의 응답자들은 승용

차로 도서관까지 최대 13.29분, 문예회관까지 최대 17.59분, 박물관까지 최대 

26.65분, 그리고 미술관까지 최대 26.39분이 걸린다면 용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유형별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의 용인 가능한 최대접

근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길어서, 도시민들보다 보다 먼 거리까지 갈 용

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은 사례지역에 속한 주민들이 실내체육관까지는 14.23분이 허용가능

하다고 응답해 가장 짧았으며, 테니스장 15.70분, 수영장 16.75분, 육상경기장 

17.42분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유형별 용인가능 최대접근시간의 차이는 문화

시설보다 적었으며,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는 승용차로 20분 이

내에 체육시설이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시설의 용인가능 최대접근시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승용차 

16.73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시설별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청소년 야영장

과 청소년 수련원의 접근시간은 다소 길었다. 지역유형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용인가능 최대접근시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다소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시설 공급기준은 도서

관을 제외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접근성을 기준으로 종목별로 도보로 10분 이내, 또는 자동차로 30분 내지는 1시

간, 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하나, 지특회계로 시설공급을 지

원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청소년시설 역시도 시･군･구별로 최

소 4개소 이상 청소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



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

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구와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급기준을 산정한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

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

(standardization)하였다.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

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1:1 비중으로 구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따라서 모형으로부터 기초생활시설별 적정기준은 시설당 인구×시간(분), 

즉 인･시간으로 도출된다. 도출된 인･시간을 각 시설별 평균접근시간으로 나누

게 되면 시･군･구당 적정 시설수가 계산되며, 이때 공급기준은 설문조사로부터 

도출된 주민수요, 즉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

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

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먼저 문화시설의 경우 도서관

이 5.95관, 박물관이 5.27관, 문예회관은 2.04관, 미술관은 0.81관으로 분석되었

다. 대전･충남･대전권역의 특성상 박물관이 62개가 건립되어 있어 평균대비 시

설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측면이 있다. 이는 추후 사례지역을 확장하

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박물관을 제외하고, 도서

관은 2개 읍면동당 1관이 필요하며, 문예회관은 1개 시군구당 2관, 미술관은 2개 

시군구당 1∼2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시군구당 적정시설수가 4.82개로 도

출되어 약 3개 읍면동당 1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은 1개 시군구 

당 3관 정도가 적정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은 시군구당 적정시설수가 1.25개로 1개 시군구당 1관 정도가 적정으로 도출되

었다. 반면 청소년 야영장은 0.30개로 3개 시군구당 1관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특성상 대전･충남･세종지역의 시설공급현황이 반영되어 있어 

박물관이나 수영장, 청소년 수련원 등의 수치가 다소 타 지역과 상이할 수 있다.



･ ･



<표 4-45>에 더하여, 각 지역유형을 고려한 시설공급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지역유형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때에도 각 시설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직접적

인 수요, 즉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지역유형별, 시설별 평균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각 시설의 지역유형별 

시설공급기준이 <표 4-46>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도서관을 예를 들

면 전체 평균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1개 시군구당 5.95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지역유형을 고려하게 되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4.6관, 중소도시의 경우

에는 6.3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3.4관이 시군구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현재 대전･충남･세종권역의 인구와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다. 기타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경우

에도 지역유형별 시설공급기준을 별도로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지체계에 따른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

생활권은 중심도시는 고차 서비스, 농어촌 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 마

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아 생활권을 구성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 및 군관리계획 수립시 생활권

을 설정하고 생활권별로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담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권

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권역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생활권 중심시설의 

배치계획을 담아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계획의 기본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는 생활권 위계를 소(보행권)･중(지방소도시)･대(대도

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제시한다. 

법정계획상의 생활권별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생활권의 설정에서부터 상

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정책추진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마을단위의 기초생활서비스 기능까지 중앙정부

의 지역발전정책체계에 편재시킴으로 야기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법정계획인 국토계획법상의 도시 및 군관리계획 수립시 고려되는 

생활권 개념을 원용하되, 균특법상 임의계획인 지역생활권발전계획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생활권 위계를 설정하고 생활권 위계별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균특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생활권은 시군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

하여 설정한 권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일반적인 소･중･

대 생활권 설정에서 인접한 복수의 자치단체를 공급권역으로 하는 지역생활권을 

추가하여 4개의 생활권 위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권은 보행권을 지칭하는데, 교통의 발달에 따라 소생활권

의 규모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한 Perry(1939)는 

5,000명 인구의 반경 약 400m의 규모를 제안하였으나, 이후 학자들마다 다른 기

준을 제안하며, 일각에서는 인구 10만명, 반경 1km까지를 근린주구라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소생활권은 읍면동 권역으로 규정하

는 것이 정책추진체계상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겠다.

 

중심지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중심지 위계별 기초생활시설 배치기준안

을 제안해왔으나, 현재까지는 중심지 이론가들의 이론적 배치기준 및 서구의 정

책기준들을 원용하여 한국의 생활권 위계별 시설기준들을 마련해왔다. 엄밀한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 기준들로 인해, 각 시설별 개별법을 관

장하는 중앙부처도 이들이 마련한 지침에 입각하여 시설을 공급해왔던 지방자치

단체도 사실상 모호한 기준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왔다. 

제4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생활서비스 시설별 

위계는 <표 5-2>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각 위계는 <표 5-1>의 생활권 위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공급권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결정자는 각 시설별 

위계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생활권 위계별로 시설배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5-2>의 위계별 기초생활시설 배치기준이 갖는 시사점은 본 배치기준이 실

제 한국의 시설별 공급실태와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추출된 것이라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저차 서비스기능 시설로 근린생활권, 즉 읍면동을 기준으로 배

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오던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실제로 

각 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근거리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이며, 중앙

정부의 공급지침에 따라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곳에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위~최고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서구의 이론 및 지역주

민의 수요, 공급실태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문화시설의 경우, 서구의 

중심지체계 이론에서는 최고위 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연장 시설, 즉 문예회관이 

한국의 경우 중위 서비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달거리가 도서관 다음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수요조사에서도 도서관 다음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도서관 다음으로 근거리에 위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은 서구의 극장 및 대공연장과 달리 시군구, 즉 중생활권 범

위내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체육시설의 경우 분석대상 시설수가 적고, 생활체육시설보다는 종목별 시설로 

DB가 구축되어 기초생활시설 배치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저~중위 서비스인 실내체육관과 고위~최고위 서비스인 종합운동장밖에 없다. 충

남･세종･대전 권역의 경우, 테니스장은 저~중위서비스 수준으로, 수영장은 육상

경기장보다도 고차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시설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계별 시설 공급기준과 현재의 공급실태, 그



리고 지역주민의 수요가 일치되고 있는 편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수련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생활권을 고려하여,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시군

구급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시설의 도달거리 및 주민

수요가 저위~최고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민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시설별 중요도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에 

비해 문화시설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집에 대한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선순위(priority) 결과는 향후 시도가 기초생활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시,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설 공급기준이 될 

수 있다.  

제4장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시설별 과부족 실태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과부족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 시설 공급기준에 사

용되고 있는 인구기준에 의한 공급기준은(4만5천당 1관) 접근성이 열악한 낙후

지역을 배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실제 위치와 이용거리를 계측해야 되

는데 이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인구기준의 공

급기준만 활용되어 왔다. 한편, 거리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

하기보다는 위계별로 저위 서비스 시설은 도보 몇 분 이내 식으로 제안되어 실

제 각 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구, 거리, 주민수요라는 세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시설별 공급기준

을 마련한 바, 향후 기초생활시설 공급기준 마련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시설

별 공급기준을 마련할 때 유의할 점은 각 시설이 위계별로 상이한 공급권역을 

지니는 것은 분명하나 각 기준은 정책결정자가 시설 공급시 활용가능하도록 지

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충남･세종･대전권역 도서관 시설의 경우 적정기준

은 211,372인･거리인데, 이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개 읍면동당 1관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표 4-26>에는 각 시설별로 시군구당 적정시설수를 제시하였으나, 

2-3개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시도가 지특회계 기초생

활시설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해당 권역을 기준으로 적정 시설수를 재

산정하여 정책결정자가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표화해주면 된다. 각 시

설의 공급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안 검토시 현재의 모호한 문화

체육시설 운영계획서에 입각하여 공급을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과부족 실

태 파악에 따라 시설 부족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앞서 언급한 기초생활시설별 공급기준은 정책결정자가 시설간 비교 및 우선순

위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겠지만, 각 시설별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다른 공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유형에 따라 

시설의 중요도, 접근성 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

상지역의 유형별 공급기준을 <표 4-47>에서 시설별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현재

의 정책기준과 비교하여 본다면, 예컨대 도서관의 경우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

로 4만5천명당 1관의 기준을 삼고 있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인 자치

구는 약 6만6천명당 1관, 중소도시인 시는 약 3만명당 1관, 농촌지역인 군은 약 

2만명당 1관으로 재산정될 수 있다. 충남･세종･대전권역의 경우, 각각은 자치구 

4.6관, 시 6.3관, 군 3.4관으로 공급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인구기준으로 공급기준을 마련하였을 때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계속 

확충하도록,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과대하게 공급되었음을 지적받았지만, 낙후지

역을 배려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한 바에 따르면, 인구과밀지역과 인구과소

지역을 고르게 배려할 수 있게 된다. [부록 3]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적정기준

에 따라 사례지역의 시설별 과부족 실태 현황을 적시하였다. 인구기준으로는 대

도시지역이 시설부족, 농촌지역이 시설과대로 나타나며, 접근성기준으로는 대도

시지역이 시설과대, 농촌지역이 시설부족으로 나타나나, 본 연구가 제안한 기준

에 따르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충남･세종･대전권역만을 사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후 각 

권역은 해당 지역을 사례로 인구･거리･주민수요를 고려한 각 지역의 적정 공급

기준을 산출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 



특･광역시에 해당되는 대도시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며, 생활권 위계상으로는 

대생활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기초생활시설은 최고위 서비스까지 배치가능한 

지역이다.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공급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은 시설 과소 상태이므로 각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부록 3] 참조). 그러나 소득 및 삶의 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

도시 지역은 영화관, 쇼핑센터 등 지역주민이 활용가능한 민간시설 또한 집적되

어 있어, 공공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급을 고려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오

히려 대도시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 상대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저조한 지역의 시설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정당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시

설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법･제도적 간극을 조정하며 향후 합리적 공급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특･광역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 

공급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광역시는 

생활권별 시설공급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본 계획은 미

래의 청사진(blue print)적 계획이어서 실제 행･재정계획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의 수요, 각 시설의 실제 위치를 고려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해본다

면, 시설별 자치구의 과소에 따른 향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기준에 따

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구의 경우는 시설 확충 또는 인근 지자체 시설의 

공동사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시설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리

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 복합화를 간구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국토계획법상 특광



역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므로 생활권별 시설배치계획은 특･광역시장이 수립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시

설 위계별 기능을 고려하여 소생활권 저위서비스인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생활권 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도

시기본계획과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지역생활권 발

전계획은 구청장도 수립가능한 계획이므로 자치구별로 필요한 기초생활시설 공

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위 도시기본･관리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도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권 위계별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을 먼

저 수립하고, 시설 과부족 및 공동 활용 필요성을 인식한 후에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구의 지역생

활권 발전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구성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시설의 공동 활용은 기능별 위계에 따라 권역 구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초자치단체가 연계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생활권 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유연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은 계

획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기본･관리계획과 

달리, 예산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시도발전계획은 해당 지역주민의 수요를 온전

히 반영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개별법이 적용하는 공급지침, 중앙부처의 예산수

립 지침 등 제도적 제약하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은 생활기반계정으로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도는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자율편성 한도내에

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문

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특별히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별 

특･광역시가 자신의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이용수요, 중복시설 여부, 운영계획

안 등을 중앙부처가 적절히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지역발전



위원회 및 관련부서는 신규사업 신청계획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기초생활시설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구･접근성･수요를 고려한 적정공급기준은 두 측면에

서 활용가능한데,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시설 과소 실태를 적절히 

판단하여 생활권별 시설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합리적 기준으로 활용가능

하며, 둘째, 중앙부처의 신규사업 예산심의시 자치단체가 제출한 시설 건립신청

서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활용가능하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지역, 즉 일반시, 도농통합시 등의 시지역은 인구 10여

만명에 불과한 소도시부터 100만명이 넘은 중대형급 도시까지 인구규모가 다양

하나,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인 군지역과 대도시지역인 

특･광역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

도 인식조사에서는 농촌지역과 대도시지역의 중간 정도로 기초생활시설을 인식

하고 있다. 즉, 시설 만족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 있어 높은 집적도를 보이는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데 중소도시 지역은 두 지역의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적으로 인구가 많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대도시 지역은 인구를 시설공

급의 주요 변수로 여겨야 하는 반면, 인구가 적고 희박한 토지이용을 보이는 농

촌 지역은 접근성을 시설공급의 주요 변수로 여겨야 하는데, 중간적 특성을 지

니는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두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적절한 공급방안을 도

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례지역을 통해 분석해본 기초생활시설 공급기준은 시군구 공통의 공급기준

보다 중소도시 지역 공급기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설 공급기준을 동일안으로 운용하였을 때는 중소도시

는 실제 수요보다 더 적게, 농촌지역은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수준에서 기준점



이 설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유형별, 즉 시

군구별로 다른 적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 지역이 중소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초생활

시설 공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

리계획의 생활권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지역수민의 수요, 각 시설의 실제 위치에 근거한 접근성, 개별시

설의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지침을 수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등 중심성의 크기, 또는 지자체의 재정규모 등에 따라 해당 도

시내에 입지가능한 시설의 위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구규모만을 고려

하였을 때, 인구 10만명이 되지 않는 도시에서 최고차 서비스 시설인 미술관, 종

합운동장의 공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나, 해당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시민건강증진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지역 마케팅으로 지역 경쟁

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재원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

하여 시설 건립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및 논리적 근거는 미

약할 수밖에 없다.21)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건립에 국가보조금을 투입받기를 원한다면 

시설공급의 타당성은 국가균형발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합리적 근거에 적

합하도록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여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 대한 예산배정지침 

마련시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이전에 시설 중복 여부, 과대/과

소 공급실태분석에 대한 건립 필요성에 대한 요건부터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

무리 운영계획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미 시설 과다지역으로 판정된 곳에 시

설 건립을 승인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배정액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의 자율편성권을 지니는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기초생활시설 신규 건립 사업요청시 사전타당성 검토의 

요건으로 기존 시설 실태분석에 따른 적정기준안을 마련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

다. 예컨대 본 연구의 사례분석지역인 충청남도의 경우, <표 5-3>과 같이 마련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안을 활용할 수 있는데, <부록 3>은 이 기준에 근거하였

을 때의 시설의 과부족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의 시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이 도서관 및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은 부족한 것으로, 미술관, 수영장 등

은 과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상이하다. 이러한 근거를 활용하

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생활시설의 추가 건립을 결정할 때 시군에 합리적 근거

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시군 기준으로 마련한 적정공급기준은 시설 위계에 따라 시

군 연계 지역생활권별로 공급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종합운동장 등 최

고위 서비스 시설은 시군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으로 판

정할 수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시설을 공급하게 되면 과잉될 수밖에 없

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종합운동장의 적정기준은 

시지역은 1.8관, 군지역은 0.8관, 청소년 수련관은 시지역은 1.1관, 군지역은 0.5

관인데, 최고위 서비스 시설의 경우, 시지역 시설을 인근 군 지역의 주민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시군간 연계 및 공동 활용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립하

도록 되어 있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은 시군간 시설 공동 건립 및 활용방안 등

이 담겨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전에 해

당 지역내 위계별 적정시설 공급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동건

립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각 시도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기 앞서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

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별부처에서 개별시설에 대한 공

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라 

과다한 공급지침이 마련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 



군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은 중생활권 영역에 해당되므로 중심지 이론의 체계

에 따르면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저위 서비스 시설은 배치될 

수 있으나, 종합운동장, 미술관 등 많은 수요계층을 필요로 하는 최고위 서비스 

시설은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도서관 등 근린생활시설 또한 이용자가 적다

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등에 비해 설립을 희박하게 해왔던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

으나, 본 연구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있어 접근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도서관 1관의 필요요건인 4만 5천명의 인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군지역은 공

공도서관 1관만 있어도 이미 시설 과대지역이 된다. 이나마 대도시와 달리 인구

가 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도서관 추가 건립을 허용하기보다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 정책 등으로 무마해왔다. 도서관 공간이 단순히 책을 대여해서 읽는 곳

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적 교류를 향유하

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논리는 군지역 등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기초적 수요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대도시 지역은 

이용자가 많아 1관당 10만 여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여건이라 할지라

도 대학도서관, 백화점의 문화센터, 다양한 복합소비문화공간 등 대체가능한 문

화공간이 밀집되어 있고, 한 도서관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할지라

도 자동차로 5분 정도면 이내 다른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대체가능한 문화공간이 밀집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및 도로 상

황도 열악하여 도시민들은 도보권 이내로 이용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인 도서관을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인구기준에 따

른 공급기준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다.22)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이고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일 것인데, 시설공급기준을 인구기준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법적 근간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틀을 잡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당 1관이라는 현실적 대

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중대생활권 시설임을 인식하고 15만 명당 1관이라는 기준을 삼았음에도 불구하

고 군지역은 최소기준으로 1관은 있어야 한다고 작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2013년 현재, 전국의 문화시설수는(<표 3-16>) 박물관 741관, 문예회관 214관으

로 시군구 평균 약 3.22관, 0.93관이 조성되어 있다. 공급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사실상 공급기준에 따른 건립을 운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군지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면, 생활권별 공동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

급기준은 인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접근성이 저조한 농촌지역의 거리

변수를 고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군지역의 적정시설공급기준은 문예회관

은 0.9관, 미술관 0.5관, 종합운동장 0.8관, 청소년 수련관 0.5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당 1관이라는 최소기준을 따르게 되면 모두 과잉공급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농촌지역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열악하

므로 인구수요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거리함수에 따라 비례하여 시설이 입지되기

를 희망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을 수용하여 인구변수도 고려

한 적정기준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즉 청소년 수련관이 0.5관이라면 2개군

이 1개관을 설립하거나, 인근의 시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

획재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시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연계하여 사



업을 추진하거나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할 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하는 

방침을 운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시설의 공동건립 및 복합화를 유도하기에는 너

무 적은 인센티브라는 점은 차치하고도 이 정책의 함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기만 한다면 해당 시설이 과잉 공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인센티

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부처도 기획재정부도 지역발전위원회도 적

정공급기준 및 기준에 따른 과소/과대 분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공급기준은 개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가능한 방식으로 마련

한다 할지라도 이 기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인구 및 

시설이 증감됨에 따라, 또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환경변화에 따

라 변동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공급기준은 시도가 시군구 사업예산 배정시, 또

는 국가가 시도 사업예산 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지 절대적 기준으로 삼

아서는 안된다. 예컨대 해당 군지역의 도서관이 부족하므로 그 수만큼 꼭 확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지역의 문예회관이 과대하므로 한 공연장을 폐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 상황에서 똑같이 부족을 겪고 있는 

유사한 자치단체 중 더 부족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지, 똑같이 노후화되어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자치단체중 스스로 

과잉 공급 및 방만 운영을 판단하고 일부 시설은 폐쇄하여 네트워크 시설로 재

편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예산적 제약으로 기초생활시설중 문화･체육･청

소년시설에 한하여 시군구 기준으로 실태분석하였으며, 적정기준산정을 위해 대

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

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타 권역 및 국가 차원의 적정공

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

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실제 접근성 분석을 실

시하는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적정공급기준을 정책에 적

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문화시설의 경우 서구의 

중심지체계이론과 달리 문예회관, 박물관 등이 최고위 서비스 시설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의 주민들은 

공연장 시설을 박물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더 가깝게 건립되어야 

하는 근린시설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규명해

야 하겠지만, 위계별 시설공급을 고려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

역특성에 따라 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박물관의 경우는 적정공급수(시군구당 5.27관)가 근린시설인 도서관수(시



군구당 5.95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전･충남･세종 권역의 경

우 기 건립된 박물관수가 62관으로 근린시설화되어 있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이

다. 전국 문화시설수를 살펴보아도 박물관수는 741관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공공

도서관수 828관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박물관 건립 및 정책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의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공주

박물관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으로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석장리박물관, 송산

리고분군모형관,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공

주민속극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공주대학교 부속박물관까지 총 10개관이 건립되어 있다. 공주시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개발로 인식되어 건립이 승인된 사례가 많으며, 건립당시는 문

화시설 건립 비용이 아닌 타 부서의 자원보존 및 활용의 차원에서 건립되었다가 

사후 관리시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문화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사립박물관까지 등록 박물관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시설 

건립 비용으로 건립된 사례보다 과대하게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적정공급기준이 타 문화시설에 비해 과도한 듯이 여겨진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적정공급기준은 시설별 건립 및 사후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공급은 분류체계 문제, 근린생활시설의 인식문제, 체육진흥시설의 

국고지원 등의 정책지원체계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체육시설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도 이러한 목표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나, 

시설배치기준 등이 모호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난립 및 과잉공급 

문제의 여지를 내재하고 있다. 

기초생활시설의 위계별 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23개 종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체육시설의 현황

으로는 각 시설의 기능별 위계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운동

장-체육관-관중석 구비 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관중석 구비 스타디움 순으로 체

육시설의 위계를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저위 서비스 시설로 생활체육관, 

고위 서비스 시설로 종합운동장 등만이 합의가능한 기준일 뿐 수영장/테니스장 

등이 독일과 같은 중위 서비스 시설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수영장 및 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보

다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거리 조락에 따른 시설 배치는 실내

체육관-테니스장-수영장-종합운동장 순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누구나 

이용가능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과 달리 종목별 체육시설은 해당 종목의 실

제 활동과 연계되어 있어 한국민의 생활스포츠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사실상 

생활체육시설로 인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군은 종

목별 지방체육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체육시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특회계 운용지침이 결정되었으나, 

적시해야 할 유사시설로 시군구 단위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읍면

동 단위는 축구장, 테니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의 단위 기준을 해당 기초자치

단체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

기 계획 시설배치기준(<표 3-12>)과도 맞지 않는 위계별 체육시설 공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이 인식하는 위계별 

서비스 체계에 따른 체육시설을 밝히는 기초조사를 먼저 수행해야 하는데, 23개 

종목중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설 종목(하키장, 요트장, 조정카누장, 승마장, 설상

경기장 등)은 제외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과 연관된 시설을 대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자신의 체육활동으

로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인 경우 문화시설의 박물관처럼 이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

문에 사후관리방안까지 연계하여 시설공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 시설 분류, 청소년 시설 확

충과 관련된 국가기본계획,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지원 지침 등이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기초생활시설이다.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고 법정 설치율보다 낮은 청

소년 문화의집을 우선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시군을 우선 건립하는 등

의 지침을 갖고 있다. 

현재 전국의 청소년시설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19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으로 청소년수련관 181관, 청소년수련원 173관, 청소년야영장 45관이 건립되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시설 중요도 및 거리 조락도와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조사결과 60%가량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은 20% 미만에 불과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여겨지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화의집의 우선 지원정책이 

적정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시설 공급정책은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되, 지역유형

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처럼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시군을 우선 건립하는 등의 지침을 유지한다면, 0.5관이 적정기준인 군지역

은 추후에 과잉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청소년시

설 건립 우선순위 선정에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행정기관장은 개별법에 근거한 개별 기초생활시

설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할 시, 기초생활시설 적정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도

가 신규건립 및 기존 시설의 운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 중 현재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에 대해서만 운용 및 운용계획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의 제출은 유사시설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부재 등으로 부적합한 사전검토안이므로 공급기준

안에 따른 과소분석 및 적정공급계획 제출로 신규사업 건립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안착되기 위해

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시군구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의 주요 방향이 지자체간 

합의에 의한 위계별 생활서비스 공동･연계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별 및 위

계별 기초생활시설 실태분석은 수행하고 있지 않아 각 지역이 저마다의 기준으

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생활

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참조하여 대략적인 공급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시

군이 연계하였을 때의 공급계획은 그야말로 ‘자율’ 기준이다. 시설별 과잉공급이 

예견될지라도 연계협력사업이면 독려받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 부처별 공급기준이 부적절하며 이 기준으로 시설 과소분석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설만

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적어

도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자기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지, 

인근 지자체의 시설중에 지역주민이 활용가능한 입지의 시설은 무엇인지 목록화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

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에서는 각 부처의 이

기주의에 따라 과다한 공급지침이 마련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다. 예컨대 행정부처에 따라 어떤 시설은 읍면동까지 조밀하게 배치하는 



법적 토대를 갖추고 이에 대한 건립을 확산해나가는데, 실제 주민수요는 더 높

은 다른 시설은 부처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권 위계별로 적정 공급지

침을 마련하였다면, 주민수요는 실제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실제 

필요보다 과소공급되며 조밀한 공급기준을 가진 부처의 시설은 과대공급될 우려

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

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제정된 바 

있었던 지역생활여건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을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재개정하

는 것이다. 즉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

9조(지역생활권발전계획의 수립지원)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생활기반계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이에 앞서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발전계획과 공간발전계획과 혼재된 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앞서 지역발전5개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 시도발전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

고 시행령 제4조 계획수립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안 수립지침

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계획을 기초로 지

역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진흥의 주무부서

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어 공간계획의 합리적 체계가 마련되지 못

한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예컨대, 기초생활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활

권계획은 시도발전계획상에서 담겨 있지 않으며, 시군이 협력하여 수립한 지역

생활권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는 임의계획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현재 균특법 관련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생활권 

개념을 정책 근간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의 체계성은 갖추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초기에 시범적으로 운용된 바 있는 

사업특성별 주관부서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부처가 편성하는 

산업계획수립은 관련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지침 등을 마련하

되, 시도가 편성하는 지역개발계획은 관련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장

관이 수립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체계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

행령의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

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

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

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

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

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

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

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

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

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

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

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

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

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

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

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타 권역 및 국

가 차원의 적정공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고

자 한다면,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

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실제 접

근성 분석을 재실시해야 하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

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

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

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

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

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

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

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

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

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

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

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시설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현재의 법

체계를 유지하는 단기적 방안과 법체계의 개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

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

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

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접근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

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

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

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

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

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

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

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

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

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에서는 각 부처의 이

기주의에 따라 과다한 공급지침이 마련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

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

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를 개선해

야 하므로, 현재 산업발전계획과 공간발전계획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

획수립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수

정하여 부처가 편성하는 산업계획, 즉 부문별발전계획수립은 관련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지침 등을 마련하되, 시도가 편성하는 지역개발계획, 

즉 시도발전계획은 관련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지침 등

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역생

활권발전계획의 수립지원을 개정하여 생활권 계획, 즉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생활기

반시설 실태조사 및 적정공급기준을 도출하여 지역생활서비스 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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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pply of Public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Demand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a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changing and growing income. Past high growth period 

has bee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it is now 

necessar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life is more important to the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policy in response to local demand to promot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 concrete measures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new policy direction for rational supply of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first, clarifies the issue of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 secondly, suggests the proper supply strategies for each facility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context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the 

theoretical parts(chapter 2); limitations of supply policy and analysis of current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chapter 3); adequate supply system for the case 

study(chapter 4); suggestion of the strategies and measures to improve supply 

system(chapter 5 and 6).

First, chapter 2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higher-order central 

place and lower-order central place and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public facilities is limited to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that 

can be directly link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Chapter 3 reviews 

supply policy system of current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facilities. It also deals with various indices of regional disparity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upply system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reveals that reasonable 

basis for each facilities in current supply policy is not present. In Chapter 4,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by Local demand are derive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supply status in the Daejeon, Chungnam, and Sejong regions. Population and 

transport accessibility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calculate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Finally, chapter 5 promote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trategy after looking into the need of policy 

improvements.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 objective criterion to consider the 

population and accessibility standards at the same time during construction of new 

public facilities. Also, There is a need to be determined that the proposal provided 

adequate supply must decide whether doing business.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based living services.


















